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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무형문화유산과�북한�비물질문화유산의�개념과

제도의�정책�변화�분석

박계리

[국문초록]�

남한의 무형문화유산과 북한의 비물질유산 보호제도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

았다. 남한이 원형보존의 법칙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면, 북한은 전통을 계급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비판적 계승’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남한은 2015년 ‘원형 

보존의 원칙’은 ‘전형 유지’로 규정을 변화시켰고, 북한은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시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한다”는 문장을 삭제하였다. 

김정은시대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인 ‘과학화’, ‘국제화’, ‘체계화’를 분석하

여,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넘어 이를 어떻게 인민들의 삶과 연결시켜낼 것인

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집중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는 김정은시대 ‘우리국가제일주

의’와 연결되어 강조되고 있는 ‘애국주의 고양’에 ‘민족유산’이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민속공원’과 ‘민속거리’조성

과 활용, ‘자료기지화’ 실시 및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남북교류의 전략적 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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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에 서서 핵실험 날짜를 예상해야 하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우

리가 남북사회문화교류를 여전히 꿈꾸고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현

실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란 경제적 이익

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소통될 수 있을 때, 마음으

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발표된 정북의 통

일ㆍ대북정책 5가지의 중점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

복’이 제안되었다. 이는 30여년 동안 지속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 중요성은 논쟁이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세계사의 맥락 안에서 ‘민족주의’라는 화두가 갖고 있는 폐쇄성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들을 주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민족동질성에 ‘개방과 소통’이라는 화두는 

의미있는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남과 북이 ‘개방과 소

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번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로 

시작되었다.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유효한 남북교류 중 하나가 무형문화

유산(비물질문화유산) 교류라고 판단했다. 유네스코의 개념에 따르면,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전통으로서의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기 위해서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누구의 무형문화유산이 적통

인가에 대한 정통성 논쟁이 아닌 공존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민족동질성 회복의 유효한 

유산이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그동안의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화유물보호법(1994)이나 

문화유산법(2012)의 법제와 행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비

교연구가 주로 시도되었다.1) 이후 이를 통해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유네스

1) 지병목, “문화유물 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文化財, 제36호 (2003), pp. 39-67; 정철현,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37집 제2호 (2006);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2012), pp. 223~251; 정은찬ㆍ문철훈, “남북 문화유산
의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권 제1호 (2017), pp. 91-11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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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연구들이 뒤를 이었다.2) 

최근에는 전영선의 ‘조선옷’ 연구와 같이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

하여 집중 분석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3) 최근의 전영선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듯 그 

동안의 연구자들의 논의는 2012년 북한의 문화유산보호법을 통해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1994년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이 2012년

에 비로소 ‘문화유산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보호 대상에 ‘무형문화유산’을 드디어 포

함시켰기 때문에 이 법에 토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분단 후 70년 동안 남한과 북한의 이 장르를 부르는 용어가 서로 다른 점에서 드러나

듯 무형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은 서로 다른 정책적 역사를 지니며 발전해 왔다. 따

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남한의 무형문화유산과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

의 가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남한�‘무형문화재’�개념과�제도의�변화��

1.�무형문화재와�‘원형�보존’

남한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용어의 등장은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로부터 시작

되었다. 남한의 ‘문화재’라는 용어는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큰 것을 구분하여 

지칭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가 핵심 개념이며, 그 용

어에서도 ‘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재’가 법적 용어로 공식화되었다.”4) 무형문화재가 법

제화된 것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1964년에는 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하였다. 

2) 신현욱ㆍ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
국민요학, 제41집 (2014), pp. 139~147; 전영선ㆍ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문화유산협력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pp. 86~91;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
류협력방안 연구,” 문화재, 제50권 2호 (2017), pp. 106-110.

3) 전영선, “북한의 민족문화 정책과 의생활 : ‘조선옷’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87집 (2021), pp. 
113~146.: 권혁희, ｢북한 전통문화의 문화유산화 과정과 주민 일상의 변화– 비물질문화유산 지정과 
주민 생활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3호 (2021), pp.70-106.: 전영선, ｢북한의 
식생활 전통 인식과 보호정책｣, 통일인문학, 제89집 (2022), pp.113-146.

4)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무형유산 (7호, 무형유산원, 2019),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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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50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는데, 

남한에서의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이를 보호하려는 체계는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

로 판단된다. 

1960년대 틀을 갖추기 시작한 무형문화재 제도가 2012년 문화재보호법으로 이어

져 2015년 제정될 때까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차별점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기준과 관련된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1962년 문화재보

호법을 제정할 때부터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 제2호의 무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5)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

시에는 보유자의 규정이 없다가, 1970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

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6)는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보유자 인정기준이 만들어졌다. 1970년 당시의 기준은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

확히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설정되었다.7) 그러나 일본에서

는 보유자 인정 기준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원형’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대신 무형문화

재로 지정된 예능 혹은 공예기술을 ‘고도로 체득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8) 우리

는 ‘무형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안에서 논하고 있는 체계, ‘무형문화재’라는 용어의 

선택, ‘전수자 인정 기준 제시’ 등 그 뼈대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갖고 왔으나, ‘원

형보존원칙’, 국가주도의 전수교육체계 등은 일본과 다른 한국적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

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중 무형문화유산 남북교류에서 정통성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형보존의 원

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앞선 논한 바와 같이 1970년부터 무형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원형보존원칙’은 1997

년 발표된 ‘문화유산헌장’에서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통해 다시 강조되었고,9) 1999년 된 ｢문화재보호법｣에서부터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10)고 명확히 함으로써 무형문화재에서도 ‘인

5) 문화재보호법 (대한민국, 1962.1.10. 제정), 제8조.
6) 문화재보호법 (대한민국, 2012.3.17. 시행), 제2조.
7)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대한민국, 1970.12.16.) 제14조.
8) 박계리, ｢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와 유네스코 협약｣,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2012.6), 

p.299. 
9) ｢문화유산헌장｣(문화재청, 1997.12.8.제정).
10) ｢문화재보호법｣(대한민국, 1999.1.2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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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문화재’ 제도 즉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기준에서도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확

고한 뿌리를 내렸다. 이는 전쟁을 거치고, 이후 빠른 산업화를 이루어내면서 빠른 속도

로 전통이 훼손, 파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묵도한 환경 속에서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

다는 시급성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정 때부터 무형문화재를 지

정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에서 중점보호주의를 체택하였던 것

으로도 확인된다.11) 일본은 우리와 같은 중점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대신 ‘포

괄적 보호’ 개념 속에서 무형문화재 제도를 시행해 왔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을 대표하

는 무형문화재부터 지정을 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취했던 반면, 우리

의 경우는 소멸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부터 지정하여 보호하는 정책적 방향을 선택했

다. 이는 곧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급함으로 인식되어 ‘원형보존원칙’의 당위성을 

만들었고, 이는 국가 주도의 전수교육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형보존의 원칙은 인간 등 매개체를 통해서 전통이 전승되어 갈 때,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불명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며, 따라서 결

국 전통의 문제가 ‘정통(正統)’, ‘적통(嫡統)’ 의 문제로 귀결하게 한다. 특히 무형문화재

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의 문제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세대를 이어서 현재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인간 등의 매개자를 통해 전수되면서 

전승된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70년 이상 분리 생활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가 같은 모습으로 현존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원형 보존’의 입장에서 

보면 남과 북 중 한 쪽에 전승된 무형문화재가 ‘원형’이라면 다른 쪽은 ‘원형’이 아닐 수 

밖에 없는 선택의 순간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에 대한 논의는 ‘정통’, ‘적통’에 

대한 논의로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다. 

전통에 ‘원형’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은 많은 해외 연구자들의 ‘전통’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해 왔다. 상상의 공동체를 쓴 베네딕트 앤더슨, 도전으로서의 예술

사의 한스 야우스12), 만들어진 전통을 쓴 에릭 홉스봄 등의 논의에서 그 한맥을 짚어

낼 수 있는데, 이들은 ‘전통’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에

11) ｢문화재보호법｣(대한민국, 1961.1.10.제정) 제8조
12)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형숙 역, 나남출판, 2003; 

한스 야우스, 도전으로서의 예술사, 문학과 지성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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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통’이란 어떠한 목적이나 특정적인 조건에서 ‘의식’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강조 하

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전통의 전승될 때 ‘원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원형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원칙이다. 즉, 전통은 전승되면

서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변형되기도 하고, 재해석되기도 하며, 

새로운 요소들이 창출되어 결합되기도 한다고 파악한다. 특히 이는 인식론적 위기를 맞

아서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가치체계로 이 위기의 사항을 해석해낼 수 없을 때, 이에 대

한 능동적인 대응의 수단으로 ‘전통’이 호출되어 동작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원형’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2.�무형문화유산�제도와�유네스코�협약��

2003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채택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었다13). 이러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채택 과정이 ‘2001년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

선언’과 연동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ㆍ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ㆍ표상ㆍ표현ㆍ지식ㆍ기

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ㆍ물품ㆍ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14)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의 무형문화재의 정의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고 규정하였고,15)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 제정된 후인, 2004년 한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2012년 시행한 문화재보호법

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다.16) 유네스코 협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유네스코에서는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13) 본 협약의 원문은 유네스코 문화관련 국제협약 모음집(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p.743-779.
14)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파리 제32차 유네스코총회, 2003.10.27.) 제2조.
15) ｢문화재보호법｣ (대한민국, 1961.1.10.제정) 제2조.
16) ｢문화재보호법｣ (대한민국, 2004.6.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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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재’라는 단어 대신 ‘문화유산’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 또한 이 개념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정의’ 다음 항목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범주화하고 있

어서 주목을 요한다.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B) 공연 예술, (C) 사회적 관습ㆍ의식 및 제전,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E) 전통 공예 기술”17)이다. 이를 우리의 ‘무형문화재’ 개념과 비교해보면, 유네

스코 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어와 구전전통’,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은 

우리의 ‘무형문화재’ 개념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범주이다. 유네스코는 “세대간 전

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한다.”18)고 그 의의를 정리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다양

성’의 존중이라는 토대에서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동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며,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을 과정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한국의 ‘원형보존의 원칙’은 유네스코의 세계사적 관점을 토대로 한 ‘문화 다양성’과 과

정을 중심에 둔 논의와는 상충되는 견해이다. 

이러한 차이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방법에 대한 방식 차이로도 드러난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에서는 무형문화제를 보호할 때에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19) 그리고 전수교육제도를 국가 주도로 운영함으로써 이 원칙이 무형문

화재를 보호하고, 이후 전승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체계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무

형문화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를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단계의 “감정ㆍ기

록”을 통해 보안하며, 이를 토대로 시대를 관통하면서도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 무형문화재가 사람들의 삶 속에

서 생명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취를 취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을 왜 보호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유

17)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파리 제32차 유네스코총회, 2003.10.27.) 제2조 제2항.
18)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 (https://ich.unesco.org/en/news/180-states-parties-now-achie  

 ved-angola-and-somalia-join-the-2003-convention-13283 (2020.11.25. 방문).
19) ｢문화재보호법｣(대한민국, 1999.1.29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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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코와 한국이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 차이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개념이 ‘원형보존의 원칙’인 것이다. 

2012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강고히 지켜졌다. 이는 무형문

화재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과 제도 등이 유네스코보다 더 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는 자긍심과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전승제도를 통해 구축된 권력 블록의 역학 관

계 등과도 긴밀히 결합된 문제일 것이다.  

3.�‘원형’에서�‘전형’으로�

그러나 유네스코 협약과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와의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는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논점은, 유네스코라

는 세계기구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보다는, 유세스코 협

약이 지닌 문화다양성을 토대로 한 세계주의적 관점과 과정론적 전통 이해에 토대를 두

고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확대하고, 원형보존의 원칙에 대한 폐기, 수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20)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원형보존의 원칙’은 전쟁과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라져

버릴 위기해 처했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에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

도, ‘원형보존의 원칙’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전통이 선험적으로 그 고정불변한 원형이 

실재한다고 믿는 원칙은, 무형문화재가 사회와 인간의 삶과 결합하여 함께 변화하며 생

명력을 갖고 살아있는 대신에, 무형문화재가 ‘박제화’되어 버리고, 이 박제화된 현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까지 해석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예능 종목의 경우에는 문헌

자료나 실연장면에 대한 고증 가능한 자료가 희소하여 원형이 불확실하다는 한계를 지

닌 분야가 무형문화재 분야이다. 따라서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무형문화재에서는 무엇

을 원형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설득하는데 항상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재로 진도씻김굿(중요무형문화재 제

72호), 택견(중요무형문화제 제76호),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진도다시

래기(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등은 원형의 기준에 

대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21) 공예기술분야의 경우에는, 예능 관련 분야보다는 문헌

20) 정종섭ㆍ정상우, (가칭)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대전: 문화재청, 2011).
21) 손봉숙,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006.10),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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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한데, 이 경우에도 전통시대의 긴 시간동안 공예 기술분야의 

기법 상의 변화와 발전 또는 쇠퇴의 역사 또한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함께 사회역사적 환경 속에서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공예 기

술 중 어느 것을 원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무형문화재의 발전 가

능성이 원형 훼손이라는 범주 안에서 충돌되어 논쟁의 여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원

형보존의 원칙은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통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은 북한에는 무형문화재 전통이 

사라졌으며, 이는 자신들을 통해 전수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형문화재 전수자들

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북한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었던 무형문화재의 전통은 상실

될 것이므로 그 긴급성을 인정해줄 것을 오랜 기간 주장해 왔다.

현재 북한에서는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무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형보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항을 바라본다면, 이북5도무형

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국 국가기관이 인정한다면, 북한의 같은 종목의 무

형문화재는 원형을 훼손한 즉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전통문화가 된다. 즉 어느 것이 정통

인가의 논란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핵심적 요소는 ‘생명력’의 보장이다. 앞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이는 문화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협약 내용

의 토대에서 보면, 이북5도무형문화재는, 우리나라의 분단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독

특하고 보호해야 하는 문화를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해야 마땅할 문화재이다. 2003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후 우리나라는 2005년 이 협약에 가입을 하였

지만 2012년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원형보존의 원칙’은 전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

이 제정되어 2016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여전히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보

다 포괄적인 용어 대신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보호’가 아닌 

‘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물질성 그대로 원형을 보존해야 한

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보존’이나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번 2015년 무

형문화재 법률에서는 무형문화재가 사회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계승되도록 한다는 의

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호’라는 단어가 아닌 ‘보전(保全)’ 즉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

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법률의 제목에도 ‘진흥’이라는 단어를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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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맥상통한다. 이 법률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의도 기존

에 유지해왔던 정의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무형문화재법에서 ‘무형문화재’ 정의는“｢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 대신 여전

히 ‘무형문화재’로 용어를 개념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술에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무형문화재’ 보다는 ‘무형문화유산’이

라는 용어가 더 넓은 개념이라는 규정 후, 7개의 범주로 ‘무형문화재’로 정의한다는 설

명이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

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 라는 범주는 2012

년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의 정의와 비교해 보면,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와 많이 유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유네스코 협약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은 차

이점이다. 대신 우리는 개정된 범주에서 ‘한의약, 농경, 어로에 관한 지식’을 특별히 강

조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띈다. 이 농경이나 어로, 한의약 분야는 이전 농경사회를 지탱

한 핵심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호의 범위 밖에 있었다가 새로 범주화되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5년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형문화재 보호 원칙을 작동했던 

‘원형보존의 원칙’이 ‘전형(典型) 유지’로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2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

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22)고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법’이 독립

입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

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도 ‘원형유지의 기본 원칙’이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 제3조(기본원칙)을 통해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

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던 ‘원형

보존의 법칙’이 ‘전형유지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22)  문화재보호법(대한민국, 2012. 1. 26, 개정) 제1장 총칙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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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는 조항이 포함되어 전형의 유지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계승뿐만 아니라, 발전과 

향상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바이다.23)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이란 “세대 간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

다”24)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세대를 통해 전승되면서 끊임없지 재창조되는 속에서 정

체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이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법’에서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25)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26)

2015년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을 통한 보다 중요한 성과는 남과 북 어느 곳에서 전승

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원형’인가에 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문화다양성의 공존이라는 관점과, 과정 중심적 입장에서 무형문화유산을 파악하고, 이 

전통이 세대에서 세대로 지속적으로 전승되기 위해서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창

조적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진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

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남과 북의 무형문화유산이 그 전형이 서로 같더라도,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이데올로기, 이에 따른 미학적 견해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사람들을 통해 전승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승 발전되었을 수 있다는 전제

가 가능하다. 같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어 지역성 특징을 잘 담아 전승되어 온 두 무

형문화유산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할 전통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남북 무형문화유산 교류를 위하여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

책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문화재법(대한민국, 2015. 3. 27, 제정)  제1장 총칙 
제3조(기본원칙).

24) 유네스코 협약, 제2조 (정의)(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https://ich.unesco.org/en/news/ 
180-states-parties-now-achieved-angola-and-somalia-join-the-2003-convention-13283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문화재법(대한민국, 2015. 3. 27, 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6)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형’
이란 ‘여러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ㆍ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최영화, 민경선,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 지흥 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국회입법
조사처, 2017.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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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북한�비물질문화유산의�개념과�제도�변화

1.�비물질문화유산의�개념과�법제화

북한에서는 김정은시대인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무형

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 이 법에서 북한은 무형문화재라는 용어 대

신 ‘비물질문화유산’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재 중국도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82년 ‘Section for Non-Physical Heritage’를 설치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는 ‘Non-Physical Heritage’를 수입하여 번역한 ‘비물질유산’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27)  

유네스코는 1992년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non-physical heritage’용어를 대신

하여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Section for 

non-physical heritage'의 명칭도 ’Section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에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만들 때도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 계속적으

로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8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하였고, 2005년 3월 

국무원(國務院) 판공청(辦公廳)에서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공작을 더욱 강화

할 데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국무원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사용한 비물질문화유산의 정의를 다음

과 같다.

“비물질문화유산은 비물질형태로 존재하면서 군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

며,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각종 전통문화 표현형식으로, 구비전통, 전통연행예술, 민속

활동 및 의례, 명절을 포괄하며 자연계 및 우주와 관련된 민간 전통 지식과 실천, 전통 

수공예 기능뿐만 아니라, 상술한 전통문화 표현형식과 관련된 문화공간도 포괄한다.”28)

위의 정의에서 ‘자연계 및 우주와 관련된 민간 전통 지식과 실천’ 등 비물질문화유산

27)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무형유산 (7호, 무형유산원, 2019), p.8. 
28) ｢国务院关于加强文化遗产保护的通知｣, 国务院发(42号 2005), “非物质文化遗产是指各种以非物

质形态存在的与群众生活密切相关、世代相承的传统文化表现形式,包括口头传统、传统表演艺
术、民俗活动和礼仪与节庆、有关自然界和宇宙的民间传统知识和实践、传统手工艺技能等以及
与上述传统文化表现形式相关的文化空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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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을 살펴보면, 유네스코 협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29) 중국은 

2011년 ｢비물질문화유산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중국은 비물질문화유산의 범주를 

공예 기술에서 ‘전통 미술’로 범주를 확대하고 있고, ‘서법’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는 점은 한국과는 다른 중국적 범주의 특성으로 주목을 요한다.30) 향후 중국이 선차적으

로 이 부분을 국가목록화 한 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5년 법 개정할 때 무형문화재 범주 안에 ‘미술과 관련

된 전통기술’을 삽입시켜 이 부분을 보안해내고 있다. 

북한은 중국처럼, 한국과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비물

질문화유산’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와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를 유네스코 협약에 등장하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과 같

은 용어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북한은 2012년 처음으로 ‘비물질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

다. 이 법에서 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 있는 나라의 귀

중한 재부로서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나눈다. 물질문화유산에는 (생략) 

력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할용구,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인류화석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문화유산에는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

예술,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

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같은 것이 속한다.”31)

이러한 범주 규정은 2012년 남한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던 무형문화재의 개념

보다는 확장된 개념이나 2015년 무형문화재법과 비교하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유네스코 협약과 중국의 정의에서 언급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을 남북한 

모두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우리는 범주에서 ‘한의약, 농경, 어

로에 관한 지식’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29)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정의’ 다음 항목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범주화하고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무
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ㆍ의식 및 제
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 기술”이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파리 제32차 유
네스코총회, 2003.10.27.) 제2조 제2항).

3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박계리, ｢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와 
유네스코 협약｣,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2012.6), pp.295-320.

31) 문화유산보호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2년 8월 7일 제정),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제2조 (문화유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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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규정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유네스코에 이르기까지 무형유산에 대한 범주 설정은 유사해진 것

을 알 수 있다.

2.�비물질문화유산�보호의�법제화�:�‘과학화’�‘국제화’�‘체계화’

김정은시대인 2012년 제정되어 비물질문화유산을 언급하고 있는 ‘문화유산보호

법’을 분석해 보면 그 특징은 ‘과학화’, ‘국제화’, ‘쳬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법의 ‘제

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제8조에 ‘문화유산보호관리의 과학화의 원칙’에서 “국가

는 문화유산보호관리 부분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51조에서도 문화유산보호부분의 과학연구 

조건보장과 성과 도입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제9조 ‘문화유산보호관리분야

의 교류와 협조’에서는 “국가는 무화유산보호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

해서, 그리고 등재 이후에도 관련 국가에는 여러 의무 조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에 평가 등록, 심의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문

화유산 심의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계화

에 관해서는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규정들을 통해 언급하

고 있다.32)

‘과학화’, ‘국제화’ ‘쳬계화’를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2015년 채택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0월 24일 김정은의 민

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가 발표된다. 이 

책에서 김정은은 민족문화유산이라는 개념 안에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개념을 포함하

여 논하고 있는데, 이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주체성의 원칙’, ‘역사주의 원칙’과 더불어 ‘과학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성

의 원칙’, ‘력사주의 원칙’은 북한의 전통관에서 일관되게 강조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과

학성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33) 이러한 원칙 하에서 ‘민족유

32) 문화유산보호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2년 8월 7일 제정).
33)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4.10.2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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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과 역사적 교양 거점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비물질유산과 관련하여서

는 ‘민속공원’의 활성화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34) 특히 주목되는 부

분은 ‘체계화’와 관련하여, ‘역사유적과 유물들, 명승지와 천연기념불들, 비물질문화유

산들을 자료 기지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발히 벌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

다.35) 이는 물질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비물질문화유산도 이를 아카이브화하여야 한다

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교류’에 대한 언급은 향후 남북교류 과정에

서 관련 사업 기획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해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조직의 ‘체계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

산보호사업의 과학연구 중심으로의 역할과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도

하는 중앙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이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중심으로 민조유산보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체계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곳에서는 ‘물질유산’, ‘자연유

산’뿐만 아니라 ‘비물질유산’에 대한 발굴 수집, 이에 대한 심의 등록, 평가사업을 관장

하며, 중앙과 지방에서 진행하는 비물질유산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 지도하는 역

할도 담당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에 조직되어 있는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의 기능

과 역할도 이 곳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한 가장 핵

심적인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36) 이러한 김정은의 지시는 2015년 채택된 ‘민족유산

보호법’에 반영되었다. 이 ‘민족유산보호법’은  2012년의 ‘문화유산보호법’을 계승하

면서 더 구체화해내고 있다. 김정은이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언급한 내용

은 ‘주체성의 원칙’, ‘력사주의 원칙’ ‘과학화의 원칙’은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의 제4조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되었다.37) 

‘과학화’와 관련해서는 제56조를 통해 ‘민족유산부분의 과학연구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학연구기지를 잘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57조를 

통해서는 가장 핵심 기관인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

학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38) 

34) 김정은 위의 책, p.9, p.11.
35) 김정은 앞의 책, p.12.
36) 김정은 앞의 책, pp.12-13.
37) 민족유산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5년 6월 10일 제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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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화’와 ‘체계화’ 부분에 모두 관여 되는 아카이브화 작업과 관련해서도 ‘제 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8조에 “종합적인 자료기지화”라는 항목을 만

들어서 민족유산에 대한 자료기지화를 실시할 것과 이를 토대로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해

야함을 명시하고 있다.39)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제 61조 ‘행정적 책임’과 관련하

여,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문화유산을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가 언급되어 있었는데,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2. 비법적으로 민족유산 또는 

그 자료를 다른 나라에 내갔거나 상적 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료의 반출’에 대해서도 비법적인 경우는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이 2012년과 

달리 신설되어 있다.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별해지면서 행정적 처벌까지 생

겼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남북교류의 과정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

고 판단된다.

조직의 ‘체계화’와 관련하여서는 ‘민족유산심의평가위원회’ 조직을 중앙민족유산

보호지도기관에 두는데, 이전과 달리 이 조직을 ‘물질유산 심의평가위원회’와 ‘비물질

유산 심의평가위원회’로 보다 세분화시켰다. 이들이 대상을 심의 평가할 때는 “해당 민

족유산의 역사적 시기와 ‘보호 가치’와 ‘보호 전망’을 정확히 심의하고 평가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보호 전망’에 대한 심의 평가라고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방침이 어떻게 전승하고 진흥할 것인가에 방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게 한

다. 이는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보장과 이를 위한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방

향과도 같으나, 이는 오랜 기간 북한의 문화재 정책의 방향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방향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제 21조를 통해 “물질유산은 역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력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구분하고 있으

며, “비물질유산의 경우는 국가비물질유산과 지방비물질유산”으로 구분하여 심의 평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를 통해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물질문화유

산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등록하게 된다.40)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제3장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제25조’에 ‘민족유산의 세

계유산등록활동’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38) 민족유산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5년 6월 10일 제정) 56조, 57조.
39) 민족유산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5년 6월 10일 제정) 58조.
40) 민족유산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5년 6월 10일 제정) 19조,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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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

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 이는 앞으로도 유네스코

의 협약 및 관련 기준들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제적 기준을 차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특별히 ‘민족유산보호법’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넘

어, 이를 어떻게 인민들의 삶과 연결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추가되었다는 점

이다. 이는 김정은시대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연결되어 강조되고 있는 ‘애국주의고양’

에 ‘민족유산’이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판단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민족유산에 대한 보호관리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해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민들에게 ‘민족유산’을 어떻게 교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역사교양거점’을 통

해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서는 ‘민속공원’과 ‘민속거리’조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는 향후 무형유산관련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주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비판적�계승’과�비물질문화유산

남한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수자 인정 기준의 원칙이 ‘원형보존의 원칙’에서 ‘전형 

유지’로 변화하는 과정이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영향

을 미쳐왔음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한 전승

의 원칙은 무엇일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도 물질유산에 대한 보호 기준은 일

관되게 ‘원상대로 보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다. ‘민족유산보호법’ 제42조에,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등록된 비물질유산을 대를 이어가며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

어 있다. 즉 원형과 전형에 대한 논의는 없으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승하여 발전시켜

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함에 대한 강조는 유네스코 협약

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보장과 활용에 대한 강조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 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전통을 대하는 일관된 방향이기도 하다. 

42조의 ‘비물질유산의 보호’는 제4조의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기본원칙’과 연동되어 있

41) 민족유산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5년 6월 10일 제정) 19조,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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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조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기본원칙’은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

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일관성 있게 견지하여

야 할 기본원칙이다.”라고 규정되어 이다.42) 관련하여 강조되는 것이 비판적 계승의 원

칙‘이다. 

일찍이 김일성의 저작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민족문화유산은 계급적 입장에서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민족문화유산 가운

데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다.43) 이

와 더불어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할 때, 봉건유교사상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민족유

산을 다 무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허무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함께 지난날의 것을 덮

어 놓고 다 그대로 살리려는 복고주의적 경향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44) 이를 통해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과 낡고 반동적인 것

을 정확히 갈라내여 낡고, 반동적인 것은 버려야 하며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오늘의 

현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 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언급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적 계승의 원칙의 토대 위에서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

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5) 이러한 ‘비판적 계승’은 결국 문화유산을 계급주의

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계승할 유산과 계승하지 말아야 할 유산을 구분해야 하며, 선택된 

유산은 사회주의 발전에 맞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원형보존의 

원칙’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원칙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원

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대신 유의미한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현재적 관

점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지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생명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향은 철저히 주체사상의 바탕 위에서 고민되었

다. 이는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이라는 용어로 대변된다.

그렇다면 전통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계승의 관점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자 하는 인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많은 연구자들은 북한에서 무형문화유산 즉 비

물질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공식적 움직임을 ‘문화유산보호법’이 채택된 2012년부터라

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2012년은 북한 사회 내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이

42) 민족유산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5년 6월 10일 제정) 42조, 4조.
43)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6), p.3.
44) 김일성, 위의 책, p.1, 9.
45) 김일성, 앞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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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해이지만, ‘비물질(문화)유산’의 개별 종목들의 보호에 

대한 인식은 김일성 시기부터 실행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2년 정의에 따른 

범주 모두에 대한 인식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1976년 발행된 김일성의 저

작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비판

적 계승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비물질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장르인 ‘춤’ 전통인 탈춤이나 

‘사당춤’, 승무 등 민족무용유산을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이다.46) 이는 비단 무용문화유산에만 언급된 것은 아니며, 김치를 비롯한 민족 음식과 

식습관 풍습과 관련한 전통유산, 조선옷에 대한 계승 발전에 대하여도 김일성시대에 이

미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 때에도 전통을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비판적 계승의 

원칙 아래에서 선택될 수 있는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계승이 먼저 시도되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이 유산을 실행하는 연희자가 대부분은 지배계급이 아

닌 민중들이었다는 점에서, 전통을 계급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계승하고자 하였던 북

한의 정책 아래에서 선택되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이 노동당 중

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후일 ‘조선민족제일주의’(1989)로 체계화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비물질문화유

산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도 더 고조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민속음식의 경우도 

명절에 따른 민속음식의 발굴을 넘어 도별로 자기 지방의 전통 요리를 발굴할 것을 장려

하는 등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광범위한 방향에서 정책이 실행되기시작하였다.47) 

김정은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비물질문화유산 교양거점으로서 ‘민속거리’에 대한 

강조도 김정일시대 말기인 2000년 대 들어와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2002

년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를 언급하면서 ‘조선민

족제일주의 교양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

의 하나로’ 민속전통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민속공원과 민속거리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치 좋은 사리원시에 민속거리를 만들었다. 이 곳에는 고조선시기

의 고인돌무덤을 옮겨다 놓기도 하였으며, 경주에 있는 첨성대 등과 같이 물질문화유산

의 모형도 만들어 놓았지만, 이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윷놀이, 장기, 바둑놀

46) 김일성, 앞의 책, p.5.
47) 김정일,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4년 6월 20일, 24일｣,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2005),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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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배치하였고, 찰떡집, 지짐집 등 민속음식을 전문

으로 하는 식당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유식 장소로도 기능하도록 설계되

었다.48) 평양민속공원은 2012년 9월 11일 준공되었다. 대성산 안학궁터 주변 부지에 

건설되었는데, 역사와 민속풍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체험헝 테마파크로 건설되

었다고 알려져 있다.  ‘역사종합교양구’, ‘역사유적전시구’, ‘현대구’, ‘민속촌구’, ‘민속

놀이구’로 구성하였다. 각 시기 우리 민족이 창조한 문화유물들과 유적, 창조물들을 실

물크기나 축소 모형으로 전시하였다.49) 그러나 ‘현대구’에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

는 관련 모형이 전시됨으로써, 이 공간이 ‘김일성민족’으로서의 교양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50) 이를 통해 김정은시대 강조하는 애국주의의 토대가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2013년 9월에 조선중앙TV를 거쳐 5회에 나누어 “자랑하자 우리

의 평양민속공원”이 방영된 바 있으며, 평양민속공원이 준공된 후 3년간 117만명이 참

관했다고 선전하는 등 해외 사절단이 평양에 오면 항상 자랑하던 곳 중의 하나였다. 

2014년 10월 24일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민족유산 보

호사업을 김정일의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계승한, ‘애국주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서 내각 문화성 산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조직 강화를 지시

하였다. 아직 민속거리를 조성하지 못한 도들에게 각 특성에 맞게 민속거리, 민속공원을 

조성할 것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에 창설된 ‘비상설 민족문화유산보

호위원회’ 인원 보충 등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조치가 2015년 3월에 단행되었다. 조

선민족유산보존사 중심의 자료기지 구축 등이 2015년 3월 노동신문 등의 기사들을 통

해 확인된다. 또한 2015년 5월에는 관련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들

에게 줄 수 있도록 공훈칭호를 제정하기도 하였다.51) 그러나 2016년 2월 22일 노동신

문에 ｢평양민속공원이 전하는 이야기｣ 기사가 실린 이후로 평양민속공원 관련 기사나 

방송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져서 주목을 요한다.52) 

48) 김정일, ｢력사박물관, 민속박물관 사업의 강화, 민속공원, 민속거리들의 건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pp.180-182.

49) ｢평양민속공원을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네트에 소개｣, 조선중앙통신., 2015.3.20. 
50) ｢대로천 역사박물관-평양민속공원 (1)｣, 조선중앙통신., 2012.12.3.
51)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공훈민족유산강사’, ‘공훈민족유산관리원’ 칭호 제정함.(조선중앙TV, 2015. 

5.10.)
52) 이와 관련하여서 2016년 6월 14일  AFP(Agence France-Presse)은 “김정은이 장성택을 떠올리게 하는 

평양민속공원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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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12월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 기슭에 함흥민속공원이 새로 건설되

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민속공원’ 조성 사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53) 함흥민속공원은 민속공원이 만들어지지 전부터 이 곳에 있었던 유적지 제월루와 

천연기념물 동흥산 은행나무가 있던 장소성에 민속공원을 건립하여, 근로자들과 청소

년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교양거점으로 새로 건설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단군

릉과 광개토왕릉비, 측우기 등의 문화유산 관련 전시물들과 민속 놀이들을 할 수 있는 

‘민속놀이터’ 뿐만 아니라, ‘기념품 상점’까지 마련하였다. 2022년 2월 1일자 노동신

문에 실린 ｢민속거리의 설풍경｣에서도 사리원시 민속거리, 민속거리 종합식당에 많은 

근로자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고 있듯이 최근까지 민속거

리, 민속공원에 대한 교양사업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시대 들어와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 개념의 범주를 유네스코 협약의 범주로 까지 확대해 나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김정은은 각 도별로 지역적 특색있는 

비물질문화유산을 결합시킨 도별 민속거리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단고기요리경연’, ‘전국김치전시회’, ‘전국민족음식전시회’, ‘전국조선옷전시회’, 

‘전국바둑애호가경기’,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대회’, ‘전국농업근로자 농악무경

연’, ‘동지죽경연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면서 ‘애국주의’를 적극적으로 교양해내고 있

다.54)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통을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비판적 계승’한

다는 기본 원칙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김정일시대 ‘우

리민족제일주의’의 본격적 실행을 통해 봉건지배계급의 문화예술에 대한 복권이 시도

되는 등의 일련의 움직임의 연속성 속에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2019년 4월 11일 개정되면서 문화유산의 보호과 계승 발전에 관한 제 41조에서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한다”는 문장을 삭제하는 데에 이르게 하였다.55) 이 문장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부터 일관되게 지속되어왔던 문장이라는 점에서 변화의 중

요성을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는 보호하고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할 전통에 대한 

53) 중앙통신 2020. 12.31.  / 함경남도 함흥민속공원 완공 조선신보, 2021.1.13.
54) 박영정, 앞의 논문, p.22.
5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영정, 앞의 논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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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가 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남북문화교류와 관련해서도 교류의 범주가 확대

된다는 의미와 연동되기 때문에 주요한 변화의 조짐이라고 판단된다. “복고주의적 경향

을 반대한다”는 문장의 삭제는, 전통문화유산은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복고지

배계급의 문화유산은 척결해야 하고, 민중들의 문화유산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

칙이 폐기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 문화유산을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파악

할 경우, 전통의 봉건지배계급의 문화예술에 대한 남북 교류는 성사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문인화도 궁중아악도 매우 세련되 전통 문화로 해석하게 되었고, 따라서 관

련된 문화유산의 남북 교류로 교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 예고하고,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린 북한 8차 노

동당대회에서 이루어진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 과 연동하여 분석해볼 수도 있다. 김정

은은 8차노동당대회 총화 보고 당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

제를 고찰”하였다고 밝혀 당규약을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하였음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북한이 이번 당 대회 규약 개정을 통해 대남 정책의 새로운 단계로 ‘민족

공동 번영’ 단계를 설정하고, 사실상 민주기지론적 남조선혁명론을 규약에서 완전히 폐

기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외적인 군사실험과 동시에 이러한 당규약, 사회주의헌법

과 같은 내부적인 변화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통일 정책이 현실적이면서도 유용한 정책으로 수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

이라 판단된다.  

Ⅳ.�결론

이상으로 남한의 무형문화유산과 북한의 비물질유산 용어의 유래와 보호제도의 정

책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은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의 과정에서 ‘원형 보존

의 원칙’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살폈고, 이 원칙은 남한과 북한 뿐만 

아니라, 이북5도민의 무형문화유산과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간에도 ‘정통성’논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주목하였다. 2015년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을 통해 ‘원형 보존의 

원칙’은 ‘전형 유지’로 규정이 변화하면서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반을 마련하게 되

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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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용어의 유래와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의 연구자들의 논의는 2012년 북한의 문화유산보호법을 통해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

하기 시작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물질문화유산’이

라는 용어는 2012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으나, 김일성시대부터 무형문화유산을 ‘민

속전통’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보호ㆍ진흥하고 있었고, 이후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개

념어로 변화하면서 유네스코 협약의 개념 범주로 확대해갔음을 밝혔다.

남한이 원형보존의 법칙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면,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비판적 

계승’의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었다. 이는 전통을 계급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척결

해야 할 전통과 계승해야할 전통을 구분하여 보호ㆍ계승한다는 선택적 입장을 지닌다. 

특히 비판적으로 계승된 유산은 사회주의 사회발전을 위해 발전시켜낼 것을 주문한다

는 정책 방향이 남한과 다른 북한 정책의 핵심 요소임을 파악했다.

김정일시대 ‘우리민족제일주의’ㆍ김정은시대 ‘우리국가제일주의’와 비물질문화유

산 정책이 결합되어 인민들을 교양시켜내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으면서 현재 보다 적

극적인 정책을 펼쳐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우리민족제일주의’ 정책을 통해 전통

을 계급주의적으로 이분화시켰던 기존의 비판적 계승의 관점이 완화되기 시작하였으

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2019년 4월 11일 개정되면서 문화유산의 보호 계승 

발전에 관한 제 41조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한다”는 문장을 삭제하는 데에 이르게 하

였다. 이 조항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부터 일관되게 지속되어왔던 것이라는 점에

서 변화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겠다. 

김정은시대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인 ‘과학화’, ‘국제화’, ‘체계화’를 분석하

여,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넘어 이를 어떻게 인민들의 삶과 연결시켜낼 것인

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집중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는 김정은시대 ‘우리국가제일주

의’와 연결되어 강조되고 있는 ‘애국주의 고양’에 ‘민족유산’이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

다는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민속공원’과 ‘민속거리’조성과 이

에 대한 적극적 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체계화’와 관련하여서는 민족

유산에 대한 자료 기지화를 실시할 것과 이를 토대로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해야함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자료의 반출’에 대해

서도 비법적인 경우는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은 향우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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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토대 사업도 시급하며, 현재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민속거리 사업을 흡수한 

무형문화유산센터 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 국민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남과 북의 무형

문화유산을 체험함으로써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남과 북의 서로가 서로에

게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게 함으로써 전통 공유를 토대로 한 민족문화공동체를 시도

할 수 있는 정책 등은 남북문화공동체 복원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토대가 될 것이라 판단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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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sis�of�the�Policy�Changes�in�the�Concept�

and�System�of�Intangible�Cultural�Heritage�of�North�

and�South�Korea
 

Park,�Carey

Through this study, I looked at the policy chang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nlike South Korea, North Korea has maintained its position of 'critical 

succession' by grasping tra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lassism. However, 

when North Korea revised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2019, it deleted the 

sentence, “I oppose the retroist trend.”

By analyzing 'scientific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which were the direc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ies during the Kim 

Jong-un era, it was found that they were focusing on policy concerns about how 

to conn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the lives of the people beyond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was found that this was related to 

the policy judgment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effectively linked to 

‘raising patriotism’, which is emphasized in connection with “Our State First” 

during the Kim Jong-un era. Accordingly, it was revealed that the emphasis was 

placed on the 'folk park and folk street creation project’ and the use of this 

proje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data base' and the need to actively exchange 

information using this.

This analysi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strategic point for future 

inter-Korean exchange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eywords] Kim�Jong-Un,�intangible�cultural�heritage,�non-material�heritage,�North�Ko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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